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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본 자료는 기업의 REACH 대응를 돕고자 용역사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법무법인 일조, 

TO21, KIST-EUROPE) 결과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심할 사항은, 오직 Regulation(EC)No.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mmission Regulation(EC)No.340/2008 만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본 사전등록 절차 
 

 

 

 

 

 

 

 

 

 

 

 

 

 

 

 

 

 



REACH 법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용역은 REACH 대응여부로 고민하는 국내 기업에게 효과적인 REACH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REACH 관련 가이드북은 기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OR 및 컨설팅 업체를 위한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작 기업의 입장에서는 REACH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기업의 입장에서 REACH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OR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REACH Regulation과 Guidance에 근거한 

사실 위주로 기술되었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ECHA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며, 2008년 6월 1일 전까지 

지침서의 개정판을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OR 별 합산/비합산, 단일등록/개별 등록에 관한 사안에 대해 

2008 년 5 월 26 일에 발표된 등록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다수의 EU 역외 기업을 대표하는 유일대리인은 각 기업을 대표하여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함.  

 

 

 

 

 

 

 

 

 

 

 

 

 



1. REACH 개요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법의 목적은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기존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대체물질 및 신규물질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위해한 화학물질로부터 EU 역내의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ACH 법 이전의 화학물질 규제는 신규물질 위주로 이루어진 관계로 REACH 법에서는 

신규물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기존물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여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주체를 정부에서 산업계로 이전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규제에 비해 REACH 법에서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물질의 규제와 

사전등록입니다. 10만여 개에 이르는 기존물질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을 무마하고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사전등록이라 할 것입니다. 

사전등록은 REACH 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절차로서, 연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의 

톤수에 따라 최소 3.5년에서 최장 11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동일 물질에 대해 SIEF라는 단체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와 유예기간은 REACH가 연착륙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REACH 법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위해한 화학물질로부터 EU 역내의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EU 역외 기업에 대한 무역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기준은 점차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REACH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이 REACH 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REACH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에게 對EU 수출허가증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이며 EU 내 수입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REACH 대응!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매뉴얼은 사전등록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등록 Registration 

사전등록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등록유예 혜택을 받은 기존물질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전등록자(Potential Registrant)가 해야 합니다. 즉, 유일대리인(이하 OR: Only 

Representative)이 사전등록을 하였다면 등록도 사전등록 한 OR이 해야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톤 미만: 노출정보가 포함된 기술서류(이하 TD: Technical Dossier) 

10톤 이상: TD와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이하 CSR: Chemical Safety Report) 



CSR은 100톤 이상, 1000톤 이상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자료는 공동제출이 원칙이며, 기업비밀을 이유로 개별제출을 할 때는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등록은 등록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EU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록수수료 (단위:유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극소기업  

개별 공동 개별 공동 개별 공동 개별 공동 

< 10톤 1,600 1,200 1,120 840 640 480 160 120

< 100톤 4,300 3,225 3,010 2,258 1,720 1,290 430 323

< 1,000톤 11,500 8,625 8,050 6,038 4,600 3,450 1,150 863

≥ 1,000톤 31,000 23,250 21,700 16,275 12,400 9,300 3,100 2,325

 

EU 대▪중▪소▪극소기업 구분 

극소기업 근로자 10명 미만, 매출액 and/or 대차대조표 200만유로 이하 

소기업 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and/or 대차대조표 1,000만유로 이하 

중기업 근로자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4,300만유로 이하 

대기업 그 외 

 

1.2. 신고 Notification 

등록을 이행하기에 앞서, 그 의무여부를 ECHA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완제품이 

대상입니다. 완제품은 제품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만 가지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직접 등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SVHC 물질로서 0.1중량%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물질은 ECHA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완제품 내 SVHC 물질 신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3. 평가 Evaluation 

REACH는 기 제출된 등록서류에 대하여 서류평가와 물질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서류의 완전성과 적합성, 시험제안서 및 CSR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물질평가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허가/제한규정을 통해 사용을 

제한하게 될 물질을 찾게 됩니다. 

 

1.4. 허가 Authorisation 

물질의 제조와 사용이 인간건강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보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이 크고, 적절한 대체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2009년 6월 1일까지 허가대상 물질 

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5. 제한 Restriction 

REACH 법에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 및 수입,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해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물질의 제조와 수입 및 제품 내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전등록 절차 

 

 

 

EU 내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REACH 대응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EU 내 국가라 함은 EU 회원국과 EEA-EFTA 국가입니다. 스위스는 

EFTA 국가지만 REACH 법 하에서는 EU 역외 국가입니다. 따라서 스위스로 수출하는 기업은 

REACH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REACH 적용대상 국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에서 REACH 법 대응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이 물질 

자체(혼합물 내 물질 또는 완제품 내에 포함된 의도적 배출물질의 생산업체로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분명하지 않음 – 뒤에서 설명)이거나 혼합물 또는 의도적 

배출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인 경우입니다. 

 

물질, 혼합물, 완제품 

물질 

자연상태 그대로의 화학물질 및 그 화합물 

제조공정을 통해 얻어진 물질 (첨가제와 불순물 포함) 

단, 조성변화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 가능한 용매는 제외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혼합물 

화학적 반응 없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 

주로 조성비율이 제품의 기능을 결정하는 제품 

혼합물 내 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제조공정 내에서 특별한 모양, 표면 또는 디자인 부여된 개체 

그 개체의 화학적 조성보다 그 모양과 표면, 디자인에 의해 기능이 결정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REACH 법에서 (사전)등록해야 것은 물질 자체입니다. 혼합물과 완제품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기존물질과 신규물질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기존물질은 

EINECS에 등재된 물질을 말하며 신규물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물질입니다. 

 

 

2.1. REACH 대응여부 결정 

 

REACH 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U 내수입자가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EU 역외 제조자가 OR을 선임하여 (사전)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EU 내 수입자가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REACH 



대응비용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의 물질정보 요구와 REACH 

대응비용의 전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OR을 선임하여 REACH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OR선임 및 유지비용과 본등록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물질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OR을 선임할 경우가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입자의 비용전가는 얼마가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측면에서 

대응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등록번호를 갖는다는 것은 

수출허가증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OR을 선임할지 EU 내 수입자가 (사전)등록하도록 할 지 고민한다면, 사전등록을 

권합니다. 사전등록은 수수료도 없을뿐더러 간단한 물질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 

연후에 마감기한까지 선택을 늦추면 됩니다. 

EU 내 수입자가 (사전)등록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물질정보 요구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후의 설명은 국내 기업이 OR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1.1.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하는가 

REACH 법은 기본적으로 EU 내에서 통용되는 법 제도입니다. 따라서 EU 역외 기업은 

REACH 법에서 어떠한 의무와 권한도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EU 내 수입자가 (사전)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EU 내 수입자는 (사전)등록을 위해 EU 역외 수출업체한테 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수출업체는 이러한 정보요구가 기업의 기밀 유출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수입자는 (사전)등록을 회피할 수도 있고 (사전)등록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 EU 수출업체 중에서는 자신이 직접 (사전)등록을 해야만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물질의 사전등록 혜택 

연간 1톤 이상 수출되는 CMR cat 1,2 

연간 1톤 이상 수출되는 R50~53 

연간 1,000톤 이상 수출되는 물질 

201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유예 

연간 100톤 이상 수출되는 물질 2013년 5월 31일까지 등록 유예 

연간 1톤 이상 수출되는 물질 2018년 5월 31일까지 등록 유예 

사전등록자는 SIEF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ACH 법에서 사전등록 절차를 둔 목적은 오로지 등록유예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REACH 법에서 사전등록 후 사전등록 한 기업들이 SIEF에 참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료공유를 통한 비용절감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REACH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SIEF 구성이 사전등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REACH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사전등록 하여 

등록유예의 혜택을 받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물질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자도 EU 수입자도 모두 사전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전등록 하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전등록 기간까지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인 2008. 6. 1. 이후 EU 

수입자가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REACH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EU 내로 수출하는 물질이 기존물질이라면 사전등록을 통하여 등록마감기한을 

최소 2010에서 최장 2018까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SIEF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Tip. 사전등록 대상물질의 범위 

어떤 물질은 사전등록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등록은 무료입니다. 또한 사전등록 하였다고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물질을 사전등록 하세요. 사전등록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 모두 사전등록 한 후에 필요 없는 것은 등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어떤 물질은 1톤 미만이어서 사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도 모두 사전등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1톤을 넘게 되면 그때 가서 



사전등록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지금 함께 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2.1.2. EU 역외 기업 중에서 누가 사전등록을 하는가 

REACH 법에서 등록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완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입니다. EU 내에서 혼합물 제조자는 REACH 법 정의의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EU 역외에서는 혼합물 

제조자도 OR을 선임한다면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EU 역외 기업이 REACH 법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EU 내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OR로 선임해야 합니다. OR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Art.8(1)에 따라 EU 내로 수입되는 

물질(물질 자체,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EU  역외 

자연인이나 법인입니다. 

유통업자(무역업체, Distributor)는 OR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제조자가 OR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OR은 수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실제 수입자는 하위사용자가 됩니다. 즉, OR은 

문언상 “Representative(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Importer(수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EU 역외 물질 제조자가 간접 수출하는 경우의 OR 선임 문제 

EU 역외에서 혼합물 내의 물질, 완제품 내의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이를 혼합물 

제조자, 완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간접적으로 EU에 수출하는 경우 OR을 선임하여 

(사전)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간접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사전)등록 하였을 때 

혼합물 제조자, 완제품 생산자가 (사전)등록 의무를 면제받는지(또는 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REACH 법 해석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Art.8(1)에 따라 EU 내로 간접 수출하는 EU 역외 물질 제조자의 OR 선임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내로 수출할 예정에 있는 기업도 OR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R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EU 내로 간접 수출하는 EU 역외 물질 

제조자가 (사전)등록하면 EU 역외 공급망을 인정하여 같은 기업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EU로 수출하는 혼합물 제조자의 (사전)등록 의무가 면제되는가(또는 의무가 

없는지)하는 문제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EU 역내처럼 EU 역외 공급망을 인정한다면 혼합물 제조자는 EU 역내처럼 



하위사용자가 되어 아예 등록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등록의 등록유예 혜택은 

사전등록을 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등록의무자의 

사전등록을 혜택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EU 내로 간접 수출하는 EU 역외 물질 제조자가 OR을 선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전등록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물질 제조자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혼합물을 

제조하여 EU로 수출하는 혼합물 제조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Commission과 ECHA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논의 중에 있으며, 2008년 6월 1일 전에 등록에 관한 지침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2.2. 공급망 내 의사소통 

 

REACH에 대응하여 사전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상하위 공급망 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위사용자인 EU 내 수입자에게는 OR 선임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수입자가 자신이 사전등록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REACH에서는 사전등록의 우선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지만, 법적으로 EU 역외 기업의 OR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 반면, 

수입자는 OR이 선임된 경우에는 하위사용자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REACH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REACH 대응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OR을 선임하기로 EU 내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수입자는 여러분의 OR 

선임에 대해 확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확약서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사전등록을 

한다라는 것과 사전등록을 못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합물 제조자거나 완제품 생산자라면 상위공급자인 물질 제조자에게 

물질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 제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질 제조자의 거부사실을 공적인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물질명, EINECS 번호)만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알지 못한다면 물질분석을 

통해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자가 사전등록 하더라도 수입자는 여러분에게 



물질정보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ip. 물질제조자가 물질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먼저 정보요청과 거부에 대한 공식문서를 확보하세요. (추후 법적 분쟁 시 활용) 

요청할 물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의 유해성 분류 

 물질이 SVHC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한다면 0.1% 이상 함유되었는지 여부 

사전등록에 필요한 물질정보는 물질명, EINECS 또는 CAS 번호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의 물질정보는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으로 사전등록을 하세요. 

 

2.3. 사전등록 대상 물질 정보 확인 

 

사전등록과 등록은 전혀 다릅니다. 

사전등록은 REACH 법 이전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기존물질에 대해, 등록유예의 혜택을 

주고 간단한 물질정보(물질명, EINECS 번호)만으로 동일 물질의 SIEF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REACH 법제도만의 특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전등록 만으로는 물질의 어떠한 

유해성이나 위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란 REACH 법 이전의 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평가된 신고물질이나 신규물질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등록(신고물질은 등록간주)하는 것이고, 기존물질은 사전등록 

이후 SIEF를 통해 비용절감과 중복시험방지를 한 후에 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등록이 면제된다고 해서 사전등록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t.7(1)(6)에 보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된 물질인 경우에 완제품 내 의도적 배출 물질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사전등록”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즉, 

사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신의 사전등록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같은 용도로 사전등록 되어 있어도 완제품 내 의도적 배출 

물질은 반드시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 배출 물질이 기존물질로서 사전등록 대상이라면 그 물질은 최소한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등록을 



면제받을 수 없을 뿐더러 당연히 사전등록을 해야만 등록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공급자가 등록하거나 같은 용도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이 면제된다는 

조항에서의 “등록”은 “등록” 또는 “등록간주”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전등록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의 등록유예 혜택은 사전등록 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Tip.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의 사전등록 여부 

2008년 4월 9일에 발간된 ECHA REACH FAQs Ver2.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Art.7(6)은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된 물질인 경우, 완제품 내 의도적 배출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Q: 완제품 내 물질이 사전등록 되어 있다면, Art.7(6)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왜냐하면 Art.7(6)은 그 물질이 그것의 용도에 대해 이미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의 수입자들은 Art.7(1)의 조건들이 

충족된 완제품 내 모든 물질들을 사전등록 하도록 권고되는데, 이것은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산자/수입자가 그 물질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신규물질과 마찬가지로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을 등록해야만 하며,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나 상위공급자에 의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이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등록은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대상 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EINECS에 등재된 물질 

 NLP(No Longer Polymer)에 등재된 물질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1995년 1월 1일, 2004년 5월 1일,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한 국가 혹은 EU 역내에서 REACH 발효 15년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제조되었으나, 제조자나 수입자에 의하여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물질 

 

 



바로 등록해야 하는 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되고, 기존물질에 해당되지 않은 물질 

 

사전등록과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 

 1톤 미만으로 수입하는 모든 물질 

 비분리 중간체, 현장분리 중간체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Regulation (ECC) No 726/2004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 용도를 위한 의약품 

내 물질 

 Council Directive 89/107/EEC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Regulation (EC) No 1831/2003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Council Directive 82/471/EEC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 

 부속서 IV, V에 포함된 물질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개발 용도로 수출하는 물질 

 

사전등록 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등록 시,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으로 된 경우 

 Art.2(7.c)에 따라, 등록된 물질로 EU 내로부터 수출되고 EU 내 동일 공급망으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물질 

 Art.6(3)에 따라, EU 내 상위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물질로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이 

단량체 단위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의 형태로 2중량% 이상이고 1톤 이상인 

고분자 내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 

 Art.7(1)에 따라, 같은 용도로 등록된 물질로 의도적 배출이 1톤을 초과하는 완제품 

내 물질 

 

등록으로 간주되는 물질 – 2008년 12월 1일까지 등록번호 부여 받음 

 2008년 6월 1일 이전에 NONS에 의해 신고한 물질 – ELINCS 등재 물질 



 오직 식물보호제품의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며, Directive 91/414/EEC 부속서 I 

또는 Regulation (EEC) No 3600/92, Regulation (EC) No 703/2001, Regulation (EC) No 

1490/2002, Decision 2003/565/EC 및 Directive 91/414/EEC의 Art.6에 따라 채택된 

완성된 서류에 대한 Commission Decision과 관련된 어떤 물질에 포함되는 

활성물질들 및 부형제(co-formulant)들 

 오직 살생물제의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고, Directive 98/8/EC 부속서 I, IA 또는 

IB나 Directive 98/8/EC의 Art.16(2)에서 언급된 10년 계획 프로그램의 2차 단계에 

관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32/2003에 포함되는 활성물질들 

 

여기서 연간 1톤 이상이라 함은 신규물질의 경우 등록연도의 예상 수출량을 의미하고, 

기존물질의 경우 2007년 6월 이후의 연도별 최대 수출량을 의미합니다. 매 년도의 

예상수량은 과거 3년간의 평균값으로 추정합니다. 

 

Tip. 사전등록 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부 고분자 내 물질인 경우는 상위공급자가 등록을 할 때까지, 완제품의 의도적 배출 

물질인 경우는 같은 용도로 누군가가 등록할 때까지, EU 내에서 물질을 수입한 경우는 

EU 내 공급망 내에 누군가가 등록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SIEF 활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OR은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OR의 주수입원이 SIEF 내 활동인 관계로 이러한 

사항은 계약 관계를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3.1. 물질정보 확인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후보 물질들의 목록을 만들었다면 그 물질들의 EINECS 번호를 

찾아야 합니다. EINECS 번호는 http://ecb.jrc.it/esis 에 가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EINECS 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EINECS 번호를 모른다면 물질명을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명명법에 대해서는 “물질 명명 및 확인을 위한 기술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EINECS 번호를 찾지 못했다면 그 물질은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물질이 기존물질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당장 수출을 중단하고 2008년 6월 1일이 되면 ECHA에 그 물질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질의해야만 합니다. 그 물질에 대한 완전한 등록서류가 제출되고 ECHA로부터 반대의사가 

없다면 3주 후에 수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EINECS 번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상 물질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EU 내 수입자에게 그 물질들의 EINECS 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 EU 내 수입자는 여러분이 선임한 OR의 하위사용자로서 2009년 1월 1일에 발표될 

사전등록 물질목록에서 자신이 수입하는 물질이 사전등록 되었는지를 일차로 검증할 

것입니다. 

 

 

2.4. OR 선임 및 계약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사전)등록번호의 소유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REACH 법에서 OR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용역에서는 OR을 “유일대리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Representative의 번역이 

대리인으로 된 까닭은 REACH 이전의 “Sole Representative”가 있었고, 이것을 

“독점대리인”이라고 번역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REACH 하에서의 OR은 이전의 독점대리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OR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니라 REACH 하에서 수입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사전)등록번호의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Tip. 사전등록번호의 소유권 

REACH 법에 보면 “사전등록번호는 Legal Entity에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egal Entity의 의미는 REACH 하의 권리 및 의무를 지니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OR은 

REACH 하에서 Legal Entity이며, EU 역외 기업은 Legal Entity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등록번호의 소유자는 OR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도 여러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OR과의 계약 관계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법적인 소유는 

OR에게 있지만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OR을 대리인으로 보고 REACH에 대응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ACH 

법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면 OR은 대리인이 아니라 수입자입니다. REACH 법이나 지침서에서 

수입자를 OR로 대체하여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명쾌해질 것입니다. 

 

Tip. OR을 교체할 경우 

OR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만약 두 OR이 법적으로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동일한 관계란, 인수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종래의 법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OR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변경이 아니라 새롭게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OR이 대리인이라면 OR의 교체는 (사전)등록서류의 갱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에 관한 지침(2008.2.18. Guidance on Registration Ver.1)에 따르면 법적으로 

동일한 관계가 아닌 OR의 변경은 갱신이 아닌 새로운 등록입니다.(종전 사전등록의 

등록유예 혜택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OR이 대리인이 아닌 

수입자라는 뜻입니다. 

 

현재 OR 선임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OR별 합산/비합산, 단일등록/개별등록 여부(여러 

기업들이 한 OR을 선임했을 때 그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질량을 모두 합하여 (사전)등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 기업별로 구분하여 (사전)등록을 받을 것인지 문제)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2008년 6월 1일 전에 등록에 관한 지침서의 개정을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2008.4.29. Guidance on Registration Ver.1.1 참조) 

이 문제는 동일 물질에 대해 하나의 OR이 여러 기업을 대표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OR별로 톤수 합산하여 하나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U 역내 기업들은 합산/단일등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U 역외 

기업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등록비용에서 이익을 보고 EU 역내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OR별 합산/단일등록 예 

예를 들어 한 SIEF에 EU 내 기업 하나와 EU 역외 기업 5개를 대표하는 OR이 하나 있고 

모든 기업이 1000톤이 넘는다고 가정하면, 참여 기업수는 6개이지만 비용분담은 EU 내 

기업과 OR 하고만 하게 됩니다. 즉, 20억원이 소요되었다면 EU 내 기업 10억원, OR 

10억원으로 비용이 분담될 것이고, OR 내에서 5개 기업이 2억원씩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즉, EU 내 기업은 1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EU 역외 기업들은 2억원씩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비합산 한다면 모든 기업이 약 3억5천만원씩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EU 내 기업은 비합산/개별등록을 ECHA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OR별 합산/비합산, 단일등록/개별등록 여부 

2008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REACH workshop에서, OR이 동일물질에 대해 여러 

기업을 대표하는 경우에 기업별로 개별등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전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의 등록지침서 개정판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6월 1일 

전에 발표하겠다는 Notice만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OR 선임뿐만 아니라 REACH 대응전략까지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합산/단일등록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물질에 대해 8톤씩 수출하는 두 기업이 

동일한 OR을 선임한 경우에는 두 기업의 톤수를 합하여 16톤, 즉 10~100톤으로 하나의 

사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등록에는 CSR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합산/개별등록인 

경우는 두 기업이 각각 10톤 미만으로 사전등록하고 본등록에는 TD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산/비합산에 상관없이 OR의 수입자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의 소유자가 OR이라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OR은 통제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 컨설팅 회사들이 EU 내 OR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국내 컨설팅 회사가 OR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U 내 OR들은 대부분 



대형 컨설팅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국내 컨설팅 회사가 다국적 대형 컨설팅 업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일 것입니다. 

OR은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EU 내 OR 

업무만을 위한 법인 설립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통제 가능한 개인에게 OR을 맡기고 그 

명의만 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OR을 선임한 다음에 EU 내 컨설팅 

업체나 국내 컨설팅 업체에게 제3자 대리인(이하 TPR: Third Party Representative)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TPR은 말 그대로 대리인입니다. 이런 구도는 OR에 의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SIEF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면 TPR을 선임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SIEF 활동은 웹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업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자신의 EU 내 수입자에게 OR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 

EU 역외 기업은 동일 물질에 대해 하나의 OR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내 

수입자는 동일물질에 대해 OR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IUCLID 지침서 E.1.1 

제조자는 동시에 수입자 and/or OR이 될 수 있지만, 하위사용자가 될 수 없다. 

하위사용자는 동시에 제조자 and/or 수입자 and/or OR이 될 수 없다. 

따라서 EU 역외 제조자는 자신의 물질을 수입하는 EU 내 수입자에게 OR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OR은 EU 내 컨설팅 회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국제계약이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OR을 선택하는가 보다 어떤 계약을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OR계약 시 고려사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5. 사전등록서류 제출 및 물질 동질성 확인 

 

이 단계 전까지 OR이 한 일은 여러분과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서 

본격적인 OR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사전등록서류 내용 

 물질명과 EINECS 번호 

 OR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담당자 이름, 필요한 경우 제3자 

대리인의 이름,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사전등록 톤수 범위, 등록마감기한 

 

OR은 위에 서술한 내용을 REACH-IT 웹사이트나 IUCLID5라는 S/W를 통해 사전등록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웹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사전등록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불행히도 이것으로는 사전등록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 물질목록 발표와 물질 동질성 합의 단계인 

pre-SIEF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CHA는 2009년 1월 1일까지 사전등록된 모든 물질을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입자(이제는 하위사용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물질이 제대로 사전등록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물질이 없다면 ECHA에 그 사실과 여러분의 상세 

연락처를 신고하게 됩니다. ECHA의 확인 후, 그 신고가 맞으면 여러분에게 사전등록 실패를 

통보할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동일한 EINECS 번호를 가지는 다른 사전등록자들과 pre-SIEF에 

가입하게 됩니다. Pre-SIEF 가입 후, pre-SIEF 내의 다른 사전등록자들과 물질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합의 단계를 거쳐 SIEF가 만들어지면 비로서 사전등록이 성공한 것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다른 사전등록자들과 다른 물질로 판명이 나고 그 물질에 해당하는 다른 

SIEF가 형성되어 있다면 해당 SIEF로 가입될 수 있으나, 그 SIEF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Tip. 사전등록계약 시, 계약 만료 기간 

상기한 것처럼, 사전등록의 성공여부는 SIEF가 구성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과의 사전등록계약은 그 만료시점이 SIEF 구성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OR이 2008년 

11월 30일을 만료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R의 업무를 사전등록대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셨겠지만 OR은 

수입자이자 주체입니다. 사전등록계약은 사전등록의 성공이 확인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마치 부동산 매매계약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전등록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만약 2008년 12월 1일 내에 사전등록을 못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물질과 관련된 

수출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졌는지 ECHA에 

질의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이 시작한 날로부터 수출활동이 중단된 날 사이에 이루어진 

해당 물질의 수출은 EU 내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과 관련된 수출활동은 완전한 등록서류를 제출한 지 3주가 경과한 후에만 재개될 수 

있습니다. 

 

Tip. 2008년 1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수출량이 1톤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그리고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 마감기한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전에 사전등록 한다면 여전히 사전등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전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OR은 공백기 없이 계속 선임되어야 합니다. 

만약 OR과의 계약기간이 사전등록까지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SIEF 및 본등록에 

관한 OR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이 된 후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OR의 교체는 새로운 등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의 OR과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등록만 계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어차피 사전등록이 끝나기 전에 본등록 계약을 해야 한다면, 처음 계약할 

때 본등록까지 계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6. 맺음말 

 

REACH에 있어서 사전등록은 첫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전등록 이후의 

SIEF와 본등록까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전등록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질정보 확인은 REACH 대응에 있어 성공의 열쇠입니다. 반드시 “물질 명명 및 

확인을 위한 기술 지침서”를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둘째, OR은 여러분의 대리인이 아니라 또 다른 수입자입니다. 

셋째, (사전)등록번호의 소유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OR입니다. 

넷째, 혼합물 제조자는 혼합물 내 물질에 대해 사전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전등록은 SIEF가 구성되어야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전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유일대리인 계약 시 
고려사항 

 

 

 

 

 

 

 

 

 

 

 

 

 

 



REACH 법의 특색 중 하나가 EU 역외 기업이 REACH 법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OR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REACH 법에서 OR은 EU 내 수입자와 똑 같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REACH 법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OR의 선택이 REACH 대응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OR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를 달리하는 법인격체들 간의 국제계약이 

될 것입니다. 국제계약은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많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REACH에 관련된 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국가간 소송이라는 점과 REACH 법의 

전문성 때문에 수년에 걸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될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OR과의 계약은 경우에 따라 수출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후에도 10년 뒤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장기간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하고 

의무위반의 경우 계약해지를 쉽게 하고 손쉽고 빠르게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용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REACH 법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OR을 선정기준, 

선정방법과 OR과 계약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REACH 법상 OR의 개념과 지위 

 

OR 은 국내법상의 대리인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OR 을 대리인으로 번역함으로써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nly Representative 의 Representative 는 원래 대리인이라는 뜻보다 대표자라는 의미의 

단어로, 국내에서 Representative 를 대리인이라고 번역함으로써 OR 이 국내 기업의 

대리인이라는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REACH 법에서의 OR 은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적주체(Legal 

Entity)로서 (사전)등록한 물질에 대해 자기를 선임한 기업과의 관계에서 오로지(only) 

OR만이 그 물질을 대표(represent)하는 REACH 법에서 만든 존재입니다. 

따라서 OR 은 국내법상 대리인과는 전혀 다른 REACH 법이 만든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REACH 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의 주체는 EU 역내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이고 EU 역외의 

기업들은 (사전)등록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즉 EU 역외의 기업들은 REACH 법 적용 대상이 

아님). 단 REACH 법은 수입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상에게 등록의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비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수입상이 등록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EU 역외의 기업은 OR 을 선임하여 등록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ACH 법에서는 OR 만이 수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EU 역외의 

기업은 스스로 동 의무를 준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OR 은 REACH 법상 수입상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상으로 

간주하고 REACH 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2. OR과의 계약 시 고려사항 

 

우리나라 기업이 REACH 법에 대응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유형 및 분쟁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상대방 

 OR 

 국내 컨설팅 회사, 법률전문가 

 상위공급자 

 하위공급자 

 EU내 수입자 

 

분쟁의 쟁점 

 물질목록작성과 물질정보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 

 사전등록 실패 시 책임 소재 

 사전등록 계약의 기간 : 어디까지를 사전등록 계약으로 볼 것인가 

 OR의 SIEF 활동 임무, 정보전달 임무, SIEF내 분쟁의 해결임무, 본등록 임무 등 

OR의 임무범위와 임무 수행 방법 

 물질 허가, 제한 시 대처 

 등록 실패 시 책임 소재 

 OR의 임무 종료시점 

 (사전)등록 후 발생하는 일에 대한 처리(OR이 수출에 관련하는 문제에 대한 처리 

등) 

 OR 및 컨설팅 회사 법인격 변경 시(파산▪청산▪합병▪영업양수도 등) 발생하는 분쟁 

 OR 및 컨설팅 회사 비용 산정 및 정산 방법 

 국내 컨설팅 회사가 연계된 OR 계약의 경우 국내 컨설팅 회사의 책임 분담 여부 

 

우리나라 기업과 OR 및 법무법인 등 REACH 법률 전문가, 국내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형 

 기업이 OR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외국계 OR, 한국계 OR) 

 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OR의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이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 REACH 전문가에게 OR과의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경우  

 기업이 외국계 OR과 제휴 내지 컨소시엄을 형성한 컨설팅 업체와 OR 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 

 기타 기업과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 컨설팅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 

 

2.1. OR 선정의 중요성 

OR은 REACH 법에서 EU 내 수입자와 똑같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 의무의 이행은 OR을 

선임한 기업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R을 선임한 후에는 OR을 통하지 않고는 기업은 EU 지역에서 REACH 법상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OR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OR이 수입상으로 간주되는 

REACH 법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국내민법에서 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OR을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OR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OR과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계의 주도권이 OR에게 넘어가게 되어 OR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OR 선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함에 있어 

REACH 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OR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 계약시 유의할 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약을 할 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잘 지킬 것이라고 전제하고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이 계약한 후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그 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의무 규정과 의무를 어겼을 때 

구제받는 방법 그리고 그 구제절차(관할법원 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OR과의 계약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란 주권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기업이 외국계 

OR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은 국제계약이 됩니다. 

국내계약이든 국제계약이든 계약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제계약은 

주권을 가진 한 국가영역에서의 계약행위와는 달리 법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미비한 

경우가 많아 계약관계를 규율 하는 법규범을 파악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4. 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제거래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풍속, 관습, 언어, 법제 아래에서의 계약인 만큼 구두(口頭) 대신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약 

당사자 소속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약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Signature)함으로써 충분합니다. 즉. 계약서의 표제나 

형식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당사자가 서명을 

하면 그것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계약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당사자의 의도나 계약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실체화•구체화시키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쓸데없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계약서에 분명한 규정이 있다면 조기에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2.5. 계약서의 작성시 유의할 점 

 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체결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의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망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그 계약이 준거하게 될 국내외의 법(이에는 각종 법체계, 협약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또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용할 언어를 정하고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뜻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사의 의무로서 계약의 강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h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hall은 단순히 미래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무 즉, obligation을 나타냅니다. Will은 Shall만큼 법적 강제력이 

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6. 국제계약의 분쟁해결 

국제거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이 심각한 것일 때에는 이질적인 법체계를 

가진 외국법원에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당사자자 자국법원에서 관할을 인정 받아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판결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 나라인 외국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외국법원이 

판결을 인정하여 집행판결을 해주어야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계약은 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달리하는 이국간의 거래당사자를 규율해줄 통일된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대등한 각 주권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제도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계약 내용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였어도 재판관할을 상대방의 국가로 했다면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계약은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지정, 관할법원지정, 중재 등에 관한 조항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2.7.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하며 

지역적 경제기구가 부과하는 규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8. 약관계약 

OR이 약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약관계약이란 내용의 일부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으로 되어있는데 보험의 표준약관 계약서가 한 예입니다. 

대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R이 

미리 작성된 통일된 형식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OR이나 국내 컨설팅 회사의 약관 계약은 가급적 피해야 할 계약 

형태입니다. 

 

 



3. OR과 계약 시 구체적 고려사항 

 

3. 1. 계약기간 

REACH 법에서 OR은 EU 내 수입자와 같은 등록의무의 주체입니다. 

기업이 OR을 선임하면 OR은 등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후에도 EU 역외 기업들을 

위하여 REACH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 계약 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OR이 EU 역외 기업들을 

위하여 REACH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때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OR 계약이 사전등록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 계약 

당사자 간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여 OR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OR이 이렇게 REACH 법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사전등록까지로 정하는 데는 서로 

다른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OR로서는 REACH 법에서 OR 변경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한 사전등록 단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게 비용을 

정해 수월하게 기업들과 OR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후 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기업이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과 처음부터 본등록까지 계약을 체결해 사전등록 이후 

단계까지의 비용 구조를 공개한다면 기업들이 OR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마케팅 전략상 일단 사전등록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으로서는 사전등록 절차라도 지나보아야 OR의 능력과 기업으로서의 영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한 번 OR을 선임하면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업은 

계약기간을 사전등록까지로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OR에게 미리 사전등록 이후 단계의 

업무범위와 비용구조에 대해 문서로 밝혀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을 사전등록까지로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은 반드시 

동일물질이 확인되어 SIEF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이 마감되고 한달 후인 2009년 1월 1일까지 ECHA는 사전등록 물질 목록을 

공표합니다. 하위사용자가 된 여러분의 EU 내 수입자는 이 목록을 보고 자신이 수입하는 

물질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CHA에 그 사실과 OR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ECHA는 그 OR을 찾아 물질이 잘못 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에 사전등록 실패를 

통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수출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OR은 사전등록을 안하고 물질을 수입했기 때문에 REACH 법에 의거 회원국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수입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수입자의 수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전등록업무는 물질 동질성 확인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 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사전등록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OR은 사전등록 마감일을 계약 종료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후는 SIEF 

활동으로 간주하여 본등록 계약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의 

종료는 해당 행위의 종료여야 하고 이 경우, 행위의 종료는 사전등록서류의 제출이 아니라 

사전등록의 성공여부가 될 것입니다. 

즉 OR의 사전등록 업무는 단순한 대행 업무가 아니라 사전등록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용역업무여야 합니다.  

 

3.2. 물질목록 작성 실패에 따른 사전등록실패 책임 

등록실패로 이어진 경우, 책임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는 3곳입니다. 

첫째, 기업 자신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컨설팅 회사나 OR에게 

주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찾은 EINECS 번호가 잘못된 경우, 애초의 물질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이 됩니다. 

둘째, 기업은 물질목록을 올바르게 작성했지만 OR의 실수로 잘못된 EINECS 번호를 등록한 

경우, OR의 책임이 됩니다. 

셋째, 기업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나온 물질목록이 잘못된 경우, 컨설팅 업체의 책임이 

됩니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그 손해비용은 막대합니다. 당장에 수출이 

중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ACH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2008년 12월 1일까지 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을 경우 각각의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3.3. SIEF 활동과 본등록을 고려한 OR 계약 시 주의사항 

SIEF 활동에 관한 OR 임무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여 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외국계 OR은 대부분 컨설팅 회사로 국내 기업의 OR 역할 뿐 아니라 EU 내 수입자와 

생산자들의 제3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고객 

기업인 EU 내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의 영업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약정을 철저히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등록 과정에서 OR이 등록서류 작성을 잘못하여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로 인해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이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실패로까지 이어진다면 피해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4. EC 경쟁법 

REACH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REACH 법령은 EC 경쟁법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조금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EC 차원에서 채택된 경쟁법 규정들은 REACH와 REACH의 모든 관련된 활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공유도 포함됩니다. 

REACH 참가자들이 항상 확실히 해야 할 사실은 그들의 활동이 그들이 선택한 어떤 협력의 

형태에 관계없이, EC 경쟁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EC 경쟁법은 회사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C 

경쟁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가들 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공동시장 내의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하는 회사들 간의 협약이나 단체들의 결정, 공동의 행위 

등입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협약은 무효이고 시행할 수 없고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사들은 

상당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REACH 참가자들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EC 경쟁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REACH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첫째, 참가자들은 REACH에 따르는 경우, 어떠한 불법 행위(예를 들어 카르텔 형성)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참가자들은 REACH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수준으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여 EC 

경쟁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참가자들이 EC 경쟁법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정보교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U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이 엄하게 

적용되므로 OR 활동이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SIEF 내 협의가 경쟁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5. OR 변경 

OR이 합병, 분사, 파산, 인수, 사업부분매각, 주소나 연락담당자 정보 변경 등 법 주체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 시 등록자인 OR은 지체 없이 등록서류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OR과 계약 시, 이 경우 OR은 기업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비용뿐 

아니라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6. 서류 보관 

REACH법에 따르면 OR은 기업이 수출을 중지한 경우라도 관련 정보를 최종 수출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해당 물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ECHA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OR과의 계약 시 이러한 서류보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며 기타 기업이 제공한 

서류의 보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7. 의사 전달 

기업은 OR과 계약 시 서로 의사 전달할 언어, 방법, 수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의사도달의 

책임, 서류 전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8. (사전)등록 이후 절차 

OR과의 계약은 등록함으로써 모든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료제공에 따른 비용 청구, REACH법 제113조에 따른 신고, ECHA에 

고객들에 대한 물질 정보 제공, 등록서류 갱신, 관련 자료 보관, 허가 및 제한 시 임무 등 

많은 임무가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이러한 임무가 존재하는 동안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등록 이후 OR이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역내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OR로서 물질의 

(사전)등록자가 되면 이 후의 모든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되는 

물질이 (사전)등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OR은 알 권리와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물질이 OR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REACH의 

의무주체가 아닌 EU 역외 수출자에 의해서가 아닌 의무주체인 OR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계약서에 두어야 합니다. 

 

3.9. 불이행에 대한 처벌 

EU 회원국들은 2008년 12월 1일까지 REACH법 규정의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할 

처벌사항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처벌 규정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처벌을 하는 경우 OR뿐 아니라 기업도 같이 제재할(수출금지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OR의 

잘못으로 기업이 제재 받게 되는 경우에 OR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3.10. 기업기밀정보 보호 

REACH 법에 따르는 과정에서 기업비밀정보(CBI)에 해당하는 물질정보, 공급망정보, 

제조방법, 고객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OR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계 OR은 사실상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컨설팅 회사로 EU 지역의 제조사, 

수입자들에게 제3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REACH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국계 OR은 국내 기업에게는 OR이지만 EU 기업에게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기밀정보가 경쟁 업체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11. 항소 및 소송 제기 

등록자 또는 등록예정자가 ECH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ECHA의 항소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항소 결과에 불복하거나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을 경우 유업재판소의 제1심 법원 또는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R은 기업과의 계약에 정함이 있을 경우 기업을 위해 항소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2. 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관할, 준거법 

기업은 OR과의 계약 시 계약해지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또한 

추상적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소송관할과 준거법은 가능한 한 우리나라로 하는 것이 좋고 불가능할 경우 제3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방 나라로 하는 경우 소송은 사실상 하지 못한다고 것을 인식하고 

하여야 합니다. 

재판관할을 중재재판소로 하는 것이 일반법원으로 하는 것보다 재판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컨설팅회사와의 계약 시 고려사항 

 

4.1.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이 REACH에 관해 체결할 원칙적인 계약관계는 OR과의 계약뿐입니다. 

대부분의 OR이 컨설팅 회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OR과의 계약 외에 컨설팅 회사와 

REACH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REACH 법은 EU의 법제도이고 대부분의 OR은 EU 지역에 있는 외국계 OR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거리의 제한, 언어의 제한 등으로 OR로부터 원활하게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컨설팅 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등록 대상의 물질 목록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에게는 물질목록 작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컨설팅 업체의 서비스는 물질목록 작성의 경우 외에는 OR의 컨설팅 서비스와 

중복되므로 기업은 비용 절감의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내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REACH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외국계 OR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거나 OR의 REACH 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기업과 OR 사이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존재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4.2. 물질목록 작성 

기업이 컨설팅 회사에게 등록할 물질의 작성 용역을 맡긴 경우 만일 물질목록 작성이 

잘못되어 사전등록 또는 등록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손해는 영세한 국내 컨설팅 

업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기업은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정확한 

물질목록을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 시 물질목록 작성 실패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패 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4.3. OR과 컨설팅 계약을 함께 하는 경우 

기업이 컨설팅 회사와 제휴한 OR과 OR 및 컨설팅회사와의 계약을 함께 하면서 컨설팅 

회사가 OR과 기업의 REACH 업무를 함께 하거나 나누어 하는 경우 OR의 책임과 컨설팅 

업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물을 수 있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5. 맺음말 

 

REACH 법은 전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광범위한 화학물질 규제법입니다. REACH 

Regulation, 부속서, 이행지침서(Rips)만 해도 수천 페이지에 이르고, 많은 부분은 REACH 

이전에 제정된 법률안을 참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REACH 관련법은 수만 페이지를 넘는 

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REACH 법제도는 방대한 영역에 걸쳐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법제도이고 또 EU 역내 

뿐 아니라 EU 역외 까지도 아우르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예 규정되지 않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ACH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REACH 법을 제정한 유럽의회나 이사회(The Council) 또는 REACH 법을 

집행하는 Commission(집행위원회)의 유권해석인데 만일 유권해석이 없을 경우 법률 전문 

가를 통해 REACH 법을 문자 그대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ACH 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도 여러 해석이 나올 경우 REACH 법 제정 주체와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REACH 법 해석은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REACH 

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의 법 적용 대상자가(비록 다수이더라도) 

원한다고 법이 그대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REACH 법은 EU에서 만든 법이므로 철저히 EU 시각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도 EU 시각에서 보면 전혀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법조문의 합리, 비합리의 

판단은 EU 역내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OR과 계약을 할 때 REACH 법 해석 중 우리나라 기업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되는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발생할 모든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에 따른 올바른 계약 방법입니다. 

REACH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전)등록에 관한 (사전)등록번호 소유 등 모든 REACH 

법상 권리와 의무를 배타적으로 OR이 가지게 됨으로써 기업은 OR을 변경하지 못하고 OR은 

기업이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 수출에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OR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REACH 법 해석을 기준으로 체결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REACH 법 해석이 그대로 막대한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REACH 법제도에서 

OR과의 계약 시 REACH 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